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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공론화를 통한 시민참여가 크게 확산하고 있
다. 공론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정책문제에 대한 사
회적 이슈와 논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본 연구는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토픽모델링으로 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이
슈들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는가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이슈에서 드러난 사회적 요구들이 무엇
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론화 이전, 진행 중, 이후의 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주요 언론의 신고리 원전 관련 보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론화 이전단계에서는 의제선
정 과정, 위원회 구성 및 공론화 절차가, 진행단계에서는 숙의성, 중립성 및 공정성이, 공론화 
이후 단계에서는 결정의 수용방식, 공론화의 성격 등이 주요 이슈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공론화 절차의 설계과정에서 단계별로 고려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회적 이슈, 토픽모델링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832).
**** 제1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공동저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76 조은영ㆍ심준섭ㆍ김광구

Ⅰ. 서론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가 운영의 근본을 시민에게 두는 것이다. 시민은 국가와 지역 거버넌스의 핵

심적 역할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전통적인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governance by government)로

부터 참여적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로의 급속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정책에 대한 시민

들의 관심과 참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합리적이고 사회적 수

용성이 높은 정책결정이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 된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돕기 위한 대중적 투

입(public input) 수단으로 여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간담회 등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제는 Arnstein(1969)의 ‘참여의 사다리’에서 제시된 명목적 수준(tokenism)의 참여 수단

으로서, 대중들의 소극적이고, 상징적인 참여만을 허용할 뿐이다. 또한, 시민참여 기제는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존재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대중들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시민

이기보다는 정부 정책 수혜 대상으로서의 수동적인 국민으로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시민참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참여

적 거버넌스를 가속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공약으로 내세

운 탈원전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수단으로 ‘공론화’를 제시한다.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재개 또는 중단 여부’를 공론화 의제로 선정하였다. 이후 공론

조사(deliberative polling) 기반의 ‘시민참여형 조사1)’가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조사 결과를 담은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이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다양한 공론화(public consultation) 시도들이 이루어지면

서 ‘공론화’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시민참여 기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론화는 정책의

제를 공론에 부치는 것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특정한 정책 이슈에 대해 숙의(deliberation)

와 학습을 전제로 논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숙의를 통해 집단적 지성이 산출한 정제된 여론

(refined public opinion)이 공론이다(Fishkin, 1991, 2003; 심준섭 외, 2018). 공론화는 시민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며, 함께 논의하고 판단(public judgment)하여 정제된 공론

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여론(public opinion)과는 차별화된다(Yankelovich, 1991).

1) 시민참여형 조사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공론조사센터(Center for Deliberative polling) Fishkin(1988) 교수가 개
발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를 원형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하여 고안되었다(신고리 5･6호기 공
론화위원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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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는 가치와 사실 모두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는 정책문제를 다루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선택하기에 앞서 

선택이 가져올 과학적 결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정제된 여론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

론화 절차들이 활용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은 주어진 의제에 관한 정보를 학습하고, 자

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타인의 의견을 청취하며,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숙의(deliberation) 과정을 경험한다(Bessette, 1980; Neblo, 2015; 조은영, 2019; 박대권･최상훈, 

2019).

공론화 사례들이 축적됨에 따라 공론화와 관련된 연구2)도 증가하고 있다(강지선, 2019). 국내

의 공론화 관련 선행연구는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공론화의 조건이나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

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 측면에서 공론화에 관한 사회적 이슈나 요구를 분석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특히, 공론화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고 진행되어

야 하는가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최근 정부가 정책결정 보조기제로써 

공론화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공론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 

분석은 공론화 연구의 심층성 제고는 물론 외연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이슈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언론매체는 복잡하고 다원적인 사회에서 

변화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원이다. 언론매체들은 각자의 프레임을 통해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특정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며, 재구성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Gamson & Modigliani, 1989; de Vreese, 2005). 따라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특정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세부 논쟁들, 사회적 논의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윤소연･윤동근, 

2017, 양명철･한혜경, 2014; 송태영, 2018).

공론화의 급속한 확산은 참여적 거버넌스로의 전환 속에서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근본적

인 시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론화는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사회의 이슈를 파악하

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요구를 도출하는데 적절한 주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공론

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

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파악하고, 나아가 각 이슈에 대한 언론의 요구와 주장들이 무엇이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도출하는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이 활용되었다.

2) 공론화와 관련한 연구동 향을 분석한 강지선(2019)의 논문에서 공론화와 관련된 연구는 총 32편으로 2016년 
이후 53.13%(17건)의 연구가 과반을 차지한다. 특히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전후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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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참여적 거버넌스와 공론화

1) 정책과정에서의 공론화

대의민주주의 아래 시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권한을 대표에게 위임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영

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인 정치인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와 정부실패 등의 반복으로 시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반응성의 제고는 행정학의 핵

심적인 과제가 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 청취와 수렴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여론조

사 등을 활용했다. 그러나 시민의견 수렴은 정부의 정책결정 이후 진행되거나, 형식적인 의견수

렴 절차에 불과하였고, 그 결과 시민 의견이 정책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부와 시민 간 소통

은 단절되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였다(Vigoda, 2002; 김광구 외, 2016).

최근 들어 참여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확산은 이러한 전통적 시민참여 기제들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특히, 정책과정에 시민들을 적극적이며 실질적으로 참여시

키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Kim et al., 2005). 적극적인 시민참여는 정부의 정책 

대응능력을 증진하고, 시민에 의한 민주통제를 가능하게 한다(Shim & Park, 2016; 이승종･김혜

정, 2011; 조은영 외, 2018).

특히, 적극적인 시민참여 방식으로서의 공론화는 시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기제이다(전영평 외, 2007; 홍성만･이종원, 2009; 최태현, 2014; 

김지수･박해육, 2019).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공론화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대

안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Blacksher et al., 2012; Williamson & Fung, 2005).

그러나 공론화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숙의적 

절차들은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숙의적 정치(deliberative politics), 참여적 거버

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 등의 용어들과도 혼용되고 있다(Blacksher et al., 2012).

Blacksher et al.(2012: 15)는 공론화를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집단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공공토론(public discussion)의 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공론

화(public consultation 또는 public deliberation3))는 시민들이 특정한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자신

3) 공론화의 표현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Fishkin(2011)은 public consultation으로 표현하는 반면, 
Blacksher et al.(2012)은 public deliberation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Blacksher et al.(2012)은 public 
deliberation과 public consultation을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 public deliberation은 특정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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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이해(understanding)를 기반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커뮤니케이션 

기법들을 통칭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공론화는 주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을 지닌 사람들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숙의함으로써 정제된 의견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공론화의 요체는 참여자들이 이해에 

기반한 토론(informed discussion)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청취하며,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다(Bessette, 1980; 조은영, 2019). 의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촉진하고, 이성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균형 있고, 사실에 기반한 정

보에 충분히 접근 가능해야만 한다(Blacksher et al., 2012).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 만들어진 ‘정

제된 여론(refined public opinion)’이 공론이며(Fishkin, 1991), 따라서 공론은 대중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여론(public opinion)과는 구별된다. 공론화는 변덕스러운 여론이 아닌 숙의를 통해 얻

은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공론을 산출할 수 있다. 공론화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목표로 하지 않으

며, 오히려 여러 관점과 각 관점의 장단점을 이해(understanding)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화는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제언하

며,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와 이해에 부합하는 행정 서비스와 정책을 산출하는데 기여한다

(Blacksher et al., 2012). Yankelovich(1991)는 공론화가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 정책결정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은 정책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이해(interests)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공통

의 이해 기반(common ground)이 형성될 수 있다(강지선 외, 2018).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

들의 정제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책과정에 직접 반영할 기

회를 얻는다.

2) 공론화 특성

공론화는 다양한 견해를 지닌 보통의 시민들이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interests)기반의 

대안을 찾기 위해 이성적이며 균형 잡힌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공론화 기법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숙의에 기반을 둔 공론화 기법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

을 보인다.

첫째, 공론화는 전문가들만을 위한 논의 기제가 아니다. 공론화는 시민의 투입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공론화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가치 지향

적인 논의를 포함한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이나 사실만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가치 판단이 필수

기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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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시민들은 경청하여 이해하고,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

둘째, 공론화는 대화(dialogue)나 논쟁(debate)이 아닌 숙의(deliberation)에 기초한 판단 및 선

택과 관련된다. 대화는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며, 논쟁은 일반적

으로 대립적인 둘 또는 그 이상의 입장 간 의견 대립을 전제로 한다. 반면 공론화는 대화와 논쟁

을 포함하지만, 타인의 다양한 견해를 주의 깊게 평가하고 어려운 판단이나 선택에 어떻게 반영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견해와 가치를 상대방에게 정당화하고, 

경쟁적인 견해 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로부터 학습하고, 자신의 입

장과 다른 입장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수정해 간다. Fishkin & Luskin(2005)

은 숙의적 토론의 핵심요소로, 정보에 기반을 두며, 균형 있고, 성실하며, 실질적이고, 포괄적이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시각에서 Blacksher et al.(2012)는 균형있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견해들을 자유롭게 숙고하고 토론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공론화는 기본적으로 합의나 타협이 아닌 공통의 이해기반(common ground)을 모색하

는데 목적이 있다. 공론화는 참여자들 전체가 숙의를 통해 합의된 견해에 도달하게 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추지 않는다. 오히려 공론화의 목적은 여전히 다른 가치와 의견을 가진 집단에게도 특정

한 정책이나 대안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통의 인식 기반을 형성하는데 있다(Blacksher et al., 

2012; Fishkin, 1991; Freeman, 2000). 숙의된 시민들은 비록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와 같은 공론화 절차들은 

합의를 지향하지만, 공통의 이해(common interests)에 기반을 전제로 하는 점은 동일하다.

넷째, 공론화는 정책결정을 돕기 위한 보조기제이며, 공론화 결과가 그 자체로 최종적인 결정

은 아니다(Blacksher et al., 2012; Fishkin, 1991). 숙의 결과는 정책결정자들이 신중하게 고려해

야만 하는 투입 요소이며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2. 언론보도를 활용한 사회적 이슈 분석

언론은 사회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도를 통해 불특정한 다수의 대중에게 전파한다. 이를 통해 

의제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고, 사회문제에 관한 의견을 형성하며,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언론은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대중들에게 그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McCombs & Shaw, 1972). 또한, 언론은 정책과정에서 촉발 기제

(trigger effect)로 사용되며,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정책영역 내에서 대안을 만들어내

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박기묵 외, 2019; Birklan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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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 보도되고 해석된다는 점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문화적 환

경과 상호 작용하며 보도되고 형성되는 사회적 이슈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다루는 것

은 의미가 있다(김광우, 2010; 신효진･이상훈, 2018). 언론보도는 특정한 주제에 관한 사회적 인

식과 관심을 확장한다. 언론보도에서 다루는 정보와 사회문제는 사회적 여론으로 형성되기도 한

다. 언론보도 내 텍스트는 사회의 이슈가 되고, 이러한 이슈는 시대적 흐름과 연결되어 여론형성

에 영향을 준다(신효진･이상훈, 2018; 김영욱･함승경, 2014; 이정민･이상기. 2014; 김해연･강진

숙, 2016).

언론기관은 이에 정책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은 사회적 이슈가 가진 특정한 속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구성하기도 한다. 언론은 정부의 공식적, 비공식적 자료들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매개 행위를 통해 언론 보도는 대중들에게 사회적 이슈나 현상에 대

한 제도나 정책변화에 관한 생각을 가진다(이태준 외, 2017; 김영욱, 2012; 한동섭･김형일, 

2011). 이에 언론보도를 분석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는 것으로 언

론보도의 주요한 키워드는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키워드로 연결될 수 있다.

언론은 사회적 문제에 관한 여론을 만들고, 사회적 이슈를 조성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으로 공론화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론화는 참여적 거버

넌스 전환과정에서 확산된 시민참여기제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공론화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과정으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을 통

해 영향을 받고 있다. 공론화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주제이다.

언론은 사회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원이다. 언론매체들은 각자의 프레임

을 토대로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의 흐름 속에서 주요한 사회적 이

슈들만을 추출하고, 해석하며, 사회적으로 재구성한다. 따라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특정한 사건

과 관련하여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중심 이슈들인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Gamson & 

Modigliani, 1989; de Vreese, 2005; 이태준 외, 2017). 이러한 배경 아래, 이하의 분석에서는 

언론매체들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어떠한 이슈와 요구를 표출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2010년을 기점으로 국내 공론화 관련 연구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공론화와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는 공론화 방식,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김원용, 2003; 김선희, 2006; 오현

철, 2007; 김정인, 2018), 이론이나 모형 기반의 공론화 사례분석(이영희, 2018; 장원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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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지연 외, 2018; 최태현, 2014). 공론화의 영향요인 및 성공요인 분석(조성겸･조은희, 

2007; 채종헌, 2017; 김정인, 2018; 이주영, 2018), 사례분석을 통한 공론화의 역할 및 기능 분

석(김창수, 2019; 이수정, 2019; 김대길･전일욱, 2019; 박대권･최상훈, 2019; 김지수･박해육, 

2019; 김주환･하동현, 2019)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그밖에, 공론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

한 연구들도 있으며(강지선 외, 2018; 김지혜, 2019), 공론화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

다(강지선, 2019).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된 연구방법은 사례분석이었으며, 질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최태현, 2014; 김길수, 2018; 김학린･전형준, 2018; 송태

영, 2018; 이영희, 2018). 김지연 외(2018), 정원준(2018) 등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그밖에 한준(2018)의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론화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

으나, 특정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각 언론사가 강조한 보도내용을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다. 심준

섭 외(2018)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서 구축된 개방형 응답문항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경

험을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인식 프레임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참여와 숙의와 의미, 숙의의 효과 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를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가장 최근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연구 동향

을 메타 분석한 연구도 있다(강지선, 2019).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

저자(연도) 연구결과 분석방법
강지선(2019) 공론화 연구경향 분석 질적 메타분석

김대길･전일욱(2019)
공론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갈등 관리방식으로서의 공론화 유용성 
확인

사례분석

한준(2018) 진보/보수 언론사가 공론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 언어네트워크분석
김길수(2018) 공론조사의 한계(참여단의 대표성, 정보의 제공, 공론화 의제) 도출 사례분석

김지연 외(2018)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시민권의 등장 확인
설문 데이터 분석

질적분석
김학린･전형준(2018) 공론조사 설계의 중요성 강조 사례분석
송태영(2018) 여론의 방향과 정책결정 과정의 관계를 파악 내용분석
정정화(2018)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공론화 성공조건 도출 사례분석

심준섭･정홍상･김광구(2018) 시민참여단의 인식 프레임 분석을 통해 숙의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
텍스트 마이닝
(토픽모델링)

이영희(2018) 숙의 기간, 대표성, 공정성, 의제 적절성 등의 한계 도출 사례분석

정원준(2018)
공론조사에 관한 합의수용도를 측정함. 투명성과 대표성이 긍정
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설문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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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통찰력을 향상하고 공론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데 도

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는 진공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진행과정에서 공론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부각시켰고, 이

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인 사회적 요구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공론

화의 절차적 조건이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미시적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어떤 

사회환경적 요구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투입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이슈나 요구를 확인한 연구를 찾아

보기는 어려우며, 언론보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론화를 다룬 언론의 보도를 모두 모아 주요한 키워드를 추출한 토픽모

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주요 키워드를 객관적인 정보로 사회적 이슈로 보았다. 언론보

도를 활용한 텍스트 데이터 추출로 사회적 이슈를 추출하고 의미 있는 연구결과의 해석을 통해 

이슈에서 더 나아간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Ⅲ. 이론적 논의

1. 분석대상 및 연구질문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된 시민참여 요구는 2017년 신고리 5･6기 공론화를 기점으로 새로

운 변환기를 맞이하였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탈원

전’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2011년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 인한 세계적인 

탈원전 기조 속에서 공약으로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 후 원전 제로국가로의 탈원전 로드

맵을 마련하겠다”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선 후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건설 재개와 건설 반대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며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원전정책 재검토를 언급하고, 신

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한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시공 이후 2017년 5월 대선 당시 종합공정률이 28.8%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일시 중단

되었다. 이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이 제정되었고

(2017.07.18.),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2017.7.24.). 이후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서 공론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정부가 정책결정 보조기제로써 공론화를 활용하고, 시민들의 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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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도출된 결론을 정부가 즉각적으로 수용한 최초의 사례이다(강지선, 2019). 정부는 시민참여

단의 권고안을 정책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공론화

를 정책결정 기제로 활용하며, 대부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원형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후 

진행된 공론화 사례들은 대부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활용된 모델인 공론화위원회 구성,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절차 진행,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방식의 공론화, 인식조사 결과의 정리 및 위원회 권고안 마련,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수

용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정부의 의사결정 기제로서 직접 활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평가는 엇

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숙의민주주의의 도입 가능성, 집단지성의 형성, 시민참여 방식으

로서 공론화 실험의 성공,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

로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비롯하여 공론화를 통해 모인 시민들의 공론이 바로 정책결정으로 

이어진 점에 대한 공론화의 가치 제고, 이벤트성 공론화의 정당성과 관련한 의문 제기 등이 대표

적이다(강지선, 2019; 김학린･전형준, 2018).

정책학적 관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논쟁을 촉발하였다. 

공론화는 숙의에 기초한 판단으로 공통의 이해기반을 모색하는 정책결정 보조기제이다(Fishkin & 

Luskin, 2005; Blacksher et al., 2012; Fishkin, 1991; Freeman,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리 5･6호기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가 그대로 정책이 되었다. 

이로 인해 공론화가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정부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책결정권을 다시 시민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반시민 대상의 

공론화가 전문적인 국가사업이나 정책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공론화가 대의민

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다(이영

희, 2018; 한준, 2018; 강지선,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논쟁을 언론보도와 토픽모델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키워

드를 도출하여 확인하고 한다. 또한 주요한 키워드에서 토픽을 추출하고, 이러한 토픽의 변화와 

더불어 각 토픽별로 주목해야 할 사회적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신고리�5･6호기�과정�언론보도에�나타난�시기별�주요�키워드는�무엇인가?
<연구문제�2>�신고리�5･6호기�언론보도에�나타난�시기별�토픽은�무엇이며,�어떠한�의미가�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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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토픽모델링

최근 들어 다양한 학문분 야에서 질적 텍스트(text) 중심의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토픽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 텍스트 내에서 핵

심 주제들을 찾아내는 기법으로, 유사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군집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추론

한다(강병일 외, 2013; Steyvers & Griffiths,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방대한 언론보도 텍

스트를 적은 수의 주제(topics)들로 범주화하는데 적절한 도구인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기

법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토픽모델링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된 방대한 언론보도로

부터 핵심적인 주제들을 도출하기에 적절한 분석 도구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하의 분석에

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핵심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슈별로 

어떤 사회적 요구와 주장들이 표출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사회적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전달받는다. 중요한 사회적 갈등 

이슈가 발생하면, 시민들은 언론의 뉴스 프레임을 통해 구성된 갈등 이슈, 사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언론은 프레이밍(framing)과 프라이밍(priming)을 통해 공론화

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부각하거나, 특정한 이슈를 담론화한다(Iyengar & Kinder, 1987; 

Scheufele & Tewksbury, 2007; 최윤정, 2016). 언론보도에 내재된 프레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

해서는 언론보도 내 어떠한 단어들이 중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어떻

게 결합하여 주제 범주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Danowski, 1993). 

토픽모델링은 다수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핵심 주제들을 도출하는데 유용하다(양고운, 

2019). 토픽모델링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에서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 특정한 텍스트의 

집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제(topics)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전통적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

자가 기사를 유사한 주제나 내용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이슈들을 도출할 수 있지만, 대

규모 기사를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 없이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토픽모델링은 연구자의 주

관적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토픽모델링은 Blei et al.(2003) 등에 의해 개념화되었으며, 텍스트 내 추상적인 주제인 

토픽을 발견하기 위해 통계적 알고리즘을 활용해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구조(semantic structure)

를 분석한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텍스트 내에 포함된 단어의 종류와 빈도를 기반으로 텍스트의 

주제 및 특성이 분석될 수 있다(심준섭 외, 2018). 토픽모델링에서는 텍스트 내 단어가 서로 독

립적이지 않다는 가정 아래 단어 생성 조건에 따라 사후확률을 추론하여 주제를 도출한다. 토픽

모델링의 분석대상 자료인 텍스트는 문서(document)이며, 분석대상의 전체 문헌 집합을 코퍼스

(corpus)라 한다. 따라서 토픽은 복수의 단어들로 구성된 코퍼스의 주제 범주이며, 각 토픽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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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설명하는 주요 단어의 리스트로 구성된다(Joo et al., 2017). 또한, 각 토픽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발생하는 단어들의 목록이기도 하다(Jelodar et al., 2019). 

토픽모델링은 분석대상인 각 문서에 어떠한 토픽이 존재하는지를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알고리

즘을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토픽모델링 기법은 잠재디리클레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이다. LDA는 방대한 문헌 속에서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를 찾기 위한 절차적 확률분포 

모델로 대규모 텍스트 내 주제를 발견하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도 LDA기법을 활용하여 시간

의 흐름에 따라 공론화 이전, 진행 과정, 공론화 이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언론보도에 내재한 다

양한 이슈를 도출하고, 각 이슈를 분석하여 공론화 과정의 단계별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석

하였다.

3. 자료수집 과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진행 기간은 2017년 6월 19일 공론화 진행 계획을 발표한 시점부터 

2017년 10월 20일 공론화 결과를 담은 최종권고안을 제출한 시기까지 3개월이다. 이하의 분석에

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한 이슈가 처음 등장한 2017년 5월 10일(문재인 대통령 취

임)부터 공론화 마무리 후 백서가 발간된 시점인 2018년 2월 28일까지의 국내 9대 주요 일간지

의 보도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한 주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분석하기 위해 언론보도 자료

를 수집하여, 공론화 과정을 공론화 진행 전, 공론화 진행 기간, 공론화 진행 후로 기간별로 구분

하였다. ‘공론화 진행 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부터 시민참여단이 구성되

기 전까지인 2017년 9월 12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사 중지 선언과 사

회적 합의 필요성 제기로 인한 다양한 논쟁과 요구들이 분출되던 시기이다. 이 기간에 공론화위

원회가 구성되었고,4) 위원회는 공론화 방법으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기법을 선정하였

다. 이후 시민참여단 표적모집단 20,00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거쳐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최종 선정하였다.

‘공론화 진행’은 2017년 9월 13일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공론화위원

회가 최종권고안을 제출한 2017년 10월 20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 시민참여단은 이러닝 

학습, 2박 3일의 종합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거쳤고, 총 4차례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

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및 재개와 관련된 선호를 표출하였다. 공론화

4) 공론화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등 전체 9인으
로 구성되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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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4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

였다. 권고안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및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라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진행 이후 시기’는 2017년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된 시점부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가 출간된 2018년 1월 31일까지이다. 공론화위원

회의 권고안이 제출된 이후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로 

하였고, 공론화는 종결되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전체 과정을 담은 백

서를 발간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을 위한 자료는 주요 7개 종합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국민일보, 한국일보)와 2개 경제지(매일경제, 한국경제)에서 내 ‘공론, 공론화,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원전’을 키워드5)로 추출한 기사의 제목과 본문이다. 공론화 관련 언론보도 

자료는 각 일간지 홈페이지, 빅카인즈(bigKIND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존협력연구소 공공갈등

DB를 활용하였고, 교차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검색 결과, 총 1,2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으며, 사진 기사 등을 제외한 726건의 기사 제목과 

본문이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 2>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기사 건수를 분

석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그림 3>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기사 수의 주별 변화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던 7월과 실제 공론

화가 진행되었던 10월에 보도량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관련 기사 건수
(단위: 건)

구분 공론화 이전단계 공론화 진행단계 공론화 이후단계

공론화 관련 기사 수 396 232 98

5) 키워드 중 공론화,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을 검색하면 연계검색어로 검색할 수 있지만,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의 
차이로 인한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로 모두 검색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사례인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신고리, 신고리 원전, 원전, 신고리 등으로 보도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신고리, 원전으로 키워드를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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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론화 관련 기사 수의 변화 과정

4. 분석 절차

토픽모델링 분석은 공론화 이전, 진행 기간, 이후 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되었으며, 기사 추출(1

단계), 기사의 전처리(2단계), 최적화된 토픽 추출(3단계), 토픽모델링 분석(4단계)의 4단계로 진

행되었다. 기사의 전처리(pre-processing) 및 토픽모델링을 위해 R패키지가 사용되었다. 1단계에

서는 토픽모델링을 위해 ‘공론’, ‘공론화’,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원전’ 등을 키워드로 신문기

사를 검색하여 총 726개의 기사 제목과 본문을 수집하였다.

2단계에서는 기사 내의 모든 단어를 대상으로 NADIC(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용어사전)을 사

용하여 키워드 전처리 과정을 실시하였다. 전처리는 비정형적인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정제하

는 작업을 말한다. 분석에 사용된 기사의 제목 및 본문에서 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장부호, 숫자, 

기타 불필요한 표현 등을 정리하였고, 기사에 사용되었지만, 의미가 없는 단어들(예, 지시어, 조

사)을 제거하였다. 또한, 한자어와 통일되지 않은 관용어도 불용단어로 처리하거나 수정, 삭제하

였다.

구체적으로, 전처리 작업은 R패키지의 ‘KoNLP’6)를 사용하여 텍스트에서 의미 단위의 기본형 

명사를 추출하고. 불용어를 제거하고, 동의어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사별로 중복 키워

드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의미 없이 단순히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없도록 처리

하였다.

6) KoNLP는 한글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인식하고, 두 글자 이상 명사형태의 단어를 추출하는 형태이다. 이후 형태
소 분석은 미등록어, 오탈자, 띄어쓰기 오류 등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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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정제된 기사별로 포함된 명사 단어를 데이터화하고, ‘tm’의 

Document Term Matrix 함수를 사용하여 문서-단어 행렬을 만들어 최적의 토픽의 수를 결정하

였다. R의 패키지를 사용하려면 추출되는 토픽의 개수(K값)를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최적화된 토픽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확률분포의 혼잡도(perplexity) 값을 이용

하였다. LDA에서 최적의 토픽 수는 혼잡도가 낮은 값을 가지는 K값을 찾는 방식이다(이수상, 

2016, 2017; 이원상･손소영, 2015; Ponweiser, 2012; Arun et al., 2010). 본 연구는 K값을 결

정하기 위하여 메자(Meza, 2015)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최적화된 토픽 수를 결정하기 위해 토

픽을 2개에서 10개까지 경우를 모형화하여 혼잡도(perplexity)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혼잡도는 

2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토픽 수 5개 전후에서 감소폭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

았다. 이를 토대로 공론화 단계별로 토픽 수 5개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도출된 토픽의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빈도수(GF)가 3회 이상인 키워

드 약 19,656개를 대상으로 ‘topicmodels’와 ‘lda’ 패키지를 사용하여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후 최적화된 토픽의 수인 5개의 토픽의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 가운데 빈도순으로 집계한 상위 

10개 단어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최종 추출된 단어들을 중심으로 각 주제의 의미를 연구자가 해

석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공론화 이전단계 분석 결과

공론화 이전단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부터 시민참여단이 구성되기 전

까지인 2017년 9월 12일까지의 기간이다. 공론화 이전단계에서 수집된 언론보도의 7,159개 단어

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된 5개 토픽은 다음 <표 3>과 같다. 공론화 이전단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공론화 결정 및 추진’의 두 개의 큰 주제로 구분될 수 있다. 주요 5개 토픽은 ‘한

수원 이사회가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공론화 추

진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공론화 진행방식’, 및 ‘시민에 의한 결정 및 정부의 수용’으로 구분

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된 2개의 토픽을 살펴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 신

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으로 세분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그에 따른 신고리 원전 공사

의 중단 여부가 핵심적인 이슈이다. 이 시기 언론 보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정부 및 

사업 주체인 한수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급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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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시각의 보도가 대부분이다. 특히, 언론은 탈원전과 원전 유지 집단 간 갈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공론화 결정 및 추진’과 관련된 3개 토픽은 정부의 공론화 추진 결정에 따른 공론화의 운영 절

차 및 방법과 관련된다. 토픽 3은 정부의 공론화 추진 결정 이후 공론화를 주관할 위원회의 구성

과 관련된다. 핵심적인 단어에는 ‘활동 분야’와 ‘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원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중립적인 인사들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언론에서는 위원들의 활동 

분야를 근거로 원전에 대한 비전문성을 비판적으로 보도하였다. 토픽 4와 5는 공론화의 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다. ‘시민배심원’, ‘합의’ 등이 핵심인 공론화 진행방식과 ‘설문조사’, ‘참여’, ‘결정’ 

등이 핵심인 결정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시기는 공론화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기로 공론화가 

시민배심원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많았다. 같은 맥락에서 토픽 5와 같이 공론화를 

진행한 이후 결정의 주체나 결정방식에 대한 논의들도 이 시기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였다.

<표 3> 공론화 이전단계 분석결과

주제 토픽(토픽비중%7)) 주요 키워드(출현비율8))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결정(23,8%)

중단(0.067), 공사(0.053), 신고리(0.034), 한수원(0.033), 이사회(0.031), 결정
(0.027), 공론화(0.021), 정부(0.019), 건설(0.018), 노조(0.016)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16.5%)

원전(0.066), 신고리(0.053), 건설(0.049), 중단(0.043), 정책(0.019), 정부(0.017), 
에너지(0.017), 대통령(0.015), 안전(0.014), 공사(0.014)

공론화
결정 및 

추진

공론화 추진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29.3%)

공론화(0.097), 위원회(0.047), 위원장(0.034), 위원(0.029), 신고리(0.028), 교수
(0.023), 활동분야(0.021), 비전문가(0.020), 구성(0.020), 선정(0.015)

공론화 진행 방식
(14.3%)

공론화(0.059), 시민배심원(0.033), 정부(0.033), 결정(0.033), 시민(0.032), 원
전(0.028), 공론화위원회(0.026), 중단(0.025), 공사(0.021), 신고리(0.016)

시민에 의한 결정 및 
정부의 수용

(15.9%)

공론화(0.080), 설문조사(0.057), 시민(0.037)), 공론(0.033), 신고리(0.030), 참여
(0.030), 결정(0.026), 의견(0.025), 정부(0.025), 중단(0.020)

이상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론화 이전의 단계에서는 공론화의 도입 배경과 절차(공론화위

원회 구성, 진행방식의 결정)가 핵심적인 이슈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공론화 도입 배경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에 관한 결정이다.

공론화는 주문자의 주문으로 시작된다. 주문자는 공론화 의제와 함께 진행 주관자를 지정하거

7) 토픽비중은 (각 토픽별 뉴스건수/전체 뉴스건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
8) 츌현비율은 공론화 이전단계의 기사(제목+본문)의 전체 단어에서 본 단어가 출현한 비율을 말한다. 이는 주요 

키워드로 분석될 수 있으며, 단어의 출현이 주요 토픽의 키워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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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하며, 주문자에 따라서 의제의 성격이 달라진다(김학린･전형준, 201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기반을 둔 하향식 의제선정 방법으로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토픽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공론화를 시작하기 이전에 의

제를 결정한 상태였다. 공론화의 의제설정은 매우 중요한 공론화 이전단계이지만, 공사 중단을 

결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론화는 시작되었고, 사실상 신고리 5･호기 공론화는 공

론화의제의 고민 없이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공론화 이전단계의 두 번째 핵심적인 이슈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다. 신고리 공론화의 경우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부는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면서, 이해관

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공론화위원

회 위원의 비전문성, 활동 분야 등에 의구심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토픽모델링 결과에서도, 

‘비전문가’, ‘배제’ 등의 단어들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론화에 관심과 동시에 공론화위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주문자가 공론화 의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공론화를 진행할 주관자 선정 방식을 제안해야 한

다(김학린･전형준, 2018). 이때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의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관리자이자 진행자 역할을 해야한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정부가 공론화를 먼저 발표한 후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기준도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공론화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가 배제된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중

립적 전문가로만 구성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갈등의 원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슈는 공론화 진행방식의 결정이다. 공론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

지,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공론화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픽 4,5에서와 같이 공론화의 진행방식과 정부의 수용은 매우 중요한 공론화 이

전단계의 이슈이다. 정부는 공론화를 하겠다고 처음 발표한 이후, 공론화 방식을 ‘시민배심원제’

로 발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공론조사’ 방식의 시민참여형 조사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공

론화 진행방식의 혼란은 그대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고, 정부의 공론화 준비 미흡을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다수를 차지하였다.9)

공론화 방식의 결정은 공론화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이 시기 공론화 방식의 

9) 2017년 7월 24~25일 언론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배심원단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3일 뒤인 2017년 07월 27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제도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고,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이 아닌 권고방식으로 공론화가 진행될 것임을 보도한다. 이때 언론은 갈팡질팡하
는 공론화위원회의 입장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었다(매일경제.(2017.07.17.) ,경향신문(2017.07.27.), 한국경제
(2017.07.27.), 서울신문(2017.07.2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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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대부분이었으며, 바람직한 공론화 방식에 대한 요구나 주장을 담은 

보도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10) 이는 공론화 방식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공론화 경험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회적 요구로 표출되지는 못하

였음을 보여준다.

2. 공론화 진행단계 분석 결과

공론화 진행단계는 시민참여단이 구성된 2017년 9월 13일부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권고안으로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한 2017년 10월 20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 언론 보

도의 4,631개의 단어에 대한 분석 결과 상위 5개 토픽은 다음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 언론보도는 공론화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주요 이슈이다. 

특히, 이 시기 언론은 공론화의 핵심적인 요소 및 절차와 관련된 보도를 진행하였다. 공론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토픽 1의 숙의성, 토픽 2의 권한의 위임, 토픽 3의 중립성, 토픽 4의 공정성이

며, 토픽 5는 공론화 진행의 숙의적 절차를 나타낸다. 

토픽 1은 공론화의 핵심 요소인 ‘숙의성’과 관련되며, 숙의와 결정, 공론화 등이 높은 출연빈도

를 보이며. 이 시기 언론들은 공론화가 숙의 절차가 핵심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토

픽 2는 시민참여단의 권한과 관련된 것으로,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및 중단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정부는 시민참여단이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의 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또한 이 과정은 중립적(토픽 3)이고 공정(토픽 4)하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토픽 3과 토픽 4는 각각 공론화위원회 운영의 중립성과 공론화 진행의 공정성과 관련된다. 토

픽 3은 ‘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요한 키워드로 공론화위원회와 위원장의 중립성이 강조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과 관련한 논의는 공론화 진행 이전 단계부터 공론화 진

행단계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픽 4는 ‘공정성’, ‘기준’, ‘결정’ 등이 핵심어

로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공론화 과정은 공론조사 방

식으로 진행되며, 공론화를 통해 공사의 재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픽 5는 공론화 방식과 관련되며,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식인 공론조사

10) 이 시기 언론에서 공론화 방식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을 논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매일경제(2017.07.2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켜야 할 원칙들”, 서울신문(2017.07.25.). “공론화 설계 공부부터” 등이 전
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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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보도이다. 이 시기 공론조사의 특성, 절차, 장단점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전달 중심의 기

사들이 많았던 점과도 부합한다.

<표 4> 공론화 진행단계 분석 결과

주제 토픽(토픽비중) 주요 키워드(출현비율)

공론화의
핵심
요소

숙의에 기반을 둔 결정(숙의성) 
(31.5%)

중단(0.067), 공사(0.053), 신고리(0.034), 한수원(0.033), 숙의(0.031), 
결정(0.027), 공론화(0.021), 정부(0.019), 건설(0.018), 위원회(0.016)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건설 여부 
결정(권한의 위임) (9.5%)

원전(0.103), 시민참여단(0.066), 신고리(0.053), 건설(0.049), 위원회(0.047), 
중단(0.043), 공론화(0.036), 재개(0.032), 중단(0.030), 정부(0.027)

공론화위원회와 위원의 중립성 
(8.8%)

중립성(0.097), 공론화(0.053), 공론화위원회(0.047), 정부(0.041), 신고리
(0.039), 위원장(0.034), 위원(0.029), 건설(0.028), 중단(0.027), 결정(0.025)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32.2%)
공정성(0.059), 기준(0.058), 공론화(0.047), 재개(0.041), 중단(0.040), 공
론조사(0.038), 신고리(0.036), 배심원(0.033), 정부(0.033), 결정(0.033)

공론화
절차

공론조사 방식의 숙의절차
(18.0%)

공론화(0.080), 숙의(0.077), 공론조사(0.057), 시민(0.054), 건설(0.048), 참
여(0.047), 시민참여단(0.037), 신고리(0.037), 공론(0.033), 민주주의(0.030) 

토픽모델링 결과, 공론화 진행단계에서는 공론화의 구성요소들 즉,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 공

론화 참여자의 권한,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등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4대 원칙으로 공

론화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계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칙과 유사하게 사회적 요구 역시 중립성, 공정성, 절차의 

숙의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적 이슈 중 주목해야 할 주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이다. 숙의는 공론을 모으기 

위한 전제이자 공론화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다. 숙의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

견을 개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절차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 시

기 보도에서도 숙의가 가장 주요한 토픽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 및 위원의 중립성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은 공

론화위원의 중립성을 강조하였고,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지적하

였다. 특히, 원전 건설과 같이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공론화 진행자가 확고한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 공론화위원의 전문성 이슈는 상대적으로 덜 중

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공론조사 기법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아

진 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전문성보다는 중립성에 기반을 두고 공론화가 진행돼야 함을 강

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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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요구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이다. 언론은 공론화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한다. 그 결과 공론조사 절차의 구체적 진행 과정을 설명한 기사들이 보도되었으며, 

이에 사회적 이슈로 공정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공론조사 방식으로 공론화가 결정, 진행되면서 

시민참여단의 권한,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과 관련된 보도와 시민참여단의 의사결정 권한과 시

민참여단이 결정한 결과의 수용과 관련한 보도가 집중되었다.11)

3. 공론화 진행 이후 단계 분석 결과

공론화 진행 이후 단계는 2017년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된 이후부

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가 출간된 2018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이다. 사실상 모든 공

론화 과정이 종료된 이후의 언론 보도내용의 7,866개 단어를 분석하여 추출된 상위 5개의 토픽

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공론화 진행 이후 단계는 공론화의 결과 및 정책결정과 공론화의 의미 및 가치로 구분할 수 있

다. 토픽 1, 토픽 3, 토픽 5는 공론화 결과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토픽들이다. 시민참여단의 공론

화 결과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대부분이

다. ‘공론화’, ‘결정’, ‘수용’. ‘반영’, ‘건설’ ‘재개’ 등이 핵심 단어들인 점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토픽 2와 토픽 4는 공론화의 의미 및 가치 등과 관련된다. 시민이 참여하여 숙의 기반 

공론화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픽 2는 

‘숙의민주주의’, ‘대통령’, ‘민주주의’ 등 ‘숙의민주주의 구현’과 관련된 단어들이 핵심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정책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했음을 발표하였다. 다수의 언론에서도 공론

화 진행결과를 살펴보며 숙의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보도하였다.

11) 이 시기 언론은 시민참여단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결정권의 근거
는 뭘까요”(한겨레, 2017.10.01.), “신고리, 어떤 결과 나오든 존중”(서울신문, 2017.10.10.), “이낙연 총리, 정
부 신고리 공론화 어떤 결과도 존중”(매일경제, 2017.10.16.) 등 시민참여단에게 결정권한이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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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론화 진행 이후 단계 분석 결과

주제 토픽(토픽비중) 주요 키워드(출현비율)

공론화 
결과 및
정책결정

공론화 결과의 수용(26.3%)
중단(0.067), 공사(0.053), 신고리(0.034), 한수원(0.033), 공론화위원회
(0.031), 결정(0.027), 숙의(0.021), 정부(0.019), 건설(0.018), 공론(0.016)

원전 건설의 재개(19.6%)
민주주의(0.103), 정부(0.066), 원전(0.066), 신고리(0.053), 대통령(0.049), 
건설(0.047), 중단(0.043), 공론화(0.038), 신고리(0.036), 청와대(0.034)

공론화 결과의 반영(16.5%)
공론조사(0.097), 공론화(0.053), 위원회(0.047), 공사(0.045), 정부(0.041), 
신고리(0.039), 보상(0.037), 위원장(0.034), 원전(0.032), 위원(0.029)

공론화의
의미 및 

가치

숙의민주주의의 구현(17.7%)
공론화(0.059), 건설(0.058), 공론(0.049), 숙의(0.047), 시민참여형(0.044), 
재개(0.041)), 중단(0.040), 조사(0.038), 신고리(0.036), 시민참여단(0.033)

시민참여의 숙의 기반 
공론화(19.9%)

공론화(0.080), 숙의(0.077), 원전(0.067), 시민참여형조사(0.057), 시민참여단
(0.054), 건설(0.048), 참여(0.047), 신고리(0.044), 공론(0.044), 시민(0.037)

공론화 이후 단계에서는 공론화 결과와 공론화의 가치가 핵심적인 사회적 이슈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론화 결과의 수용방식, 공론화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공론화 결과의 반영 방식에 

관한 논의가 주된 사회적 요구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논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고, 그 결과 언론은 시민참여단

의 숙의 결과가 그대로 정책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공론화 이후 단계의 또 다른 주요한 이슈는 공론화 전반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서, 공론화가 

지닌 의미 및 가치와 관련된다. 공론화가 숙의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기사들

이 많았다. 이 시기 사회적 요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숙의 기반

의 공론화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직접 정책에 반영되는 경험

을 하였고, 향후에도 정책결정 기제로서 공론화가 활용될 수 있음을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에서 공론화 확산의 본격적인 시발점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공론화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였다. 특히, 신고

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분석을 위해 공론화 이전, 진행 기간, 이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슈들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향후 공론화 설계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들

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공론화 이전단계의 언론보도를 보면 공론화의 진행 배경(의제선정과정), 공론화 절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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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구성 및 진행방식의 결정)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공론화 주문자가 의제를 규정

해야 하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기준 및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내 공론화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주문자가 정부였으며, 정부가 공론화 의제를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공론

화 진행 주관자인 공론화위원회 등을 구성하였다.

공론화 의제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거나 정책 딜레마를 유발하는 갈등 사안들

이다(Blacksher et al., 2012; Williamson & Fung, 2005). 2017년 당시 문재인 후보는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공약을 발표하였다.12)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였으나, 이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었다.13) 또한, 막대한 매몰비용이 예상되는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탈원전 정책의 전면에 내

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자칫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탈원전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발표하면서,14) 신고리 5･6

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 의제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단일의제였던 공론화는 의제 범위를 벗어나 탈핵으

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까지 포함함으로써 상당한 논란을 유발하였다. 더불어 공론화위원회 구성

기준과 관련하여 정부는 중립성을 강조함으로써 원자력 전문가들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였으나, 언

론은 위원들의 전문성의 부족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공론화 이전단계에서는 원전의 건설 여부가 공론화 의제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논란

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은 특정한 정책 문제를 공론화 의제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직접적인 정책결정 기제로써 공론화의 활용이 타당한

지를 재고하게 한다. 더 나아가 친원전측과 반원전측 누구와도 사전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

로 의제와 공론화가 발표됨으로써 의제선정과 공론화에 대한 정당성이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지 

못하였다.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이슈에서, 주된 사회적 요구는 공론화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의 고려이

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공론화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중립적인 주관자인 경우 전문성은 상대

적으로 주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 원자력이라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가 

중심의 정책결정 관행으로 인해 공론화위원회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이슈를 확인할 수 

12) 원자력신문. (2017.05.10.).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 ‘탈원전시대 문열리다’”.
13) 서울신문. (2017.06.16.). “‘원전 건설 GO’ 찬반 맞선 울산”. 

경상일보. (2017.06.26.). “신고리 찬반단체, 민주 시당서 ‘맞불집회”.
14) 한겨레. (2017.06.27.). “신고리 5･6호기 운명, 시민들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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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공론화 시작 단계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역할에 

따라 중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면, 이 단계에서의 사회적 이슈는 의제선정과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

다. 정부는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고 의제의 공론화 적합성과 의제 선정과정의 정당성을 고민하여

야 한다. 또한, 공론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학습으로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구

성 및 운영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공론화 진행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숙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토론 환경이 제공

되어야 함을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보의 양(전문가 발표의 양과 질, 

자료 등)과 질을 확인하고, 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 토론과정

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실제로, 언론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숙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중요하

게 보도하였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된 원

전 관련 정보가 친원전측과 반원전측으로부터 상호교차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높은 수준

의 숙의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적으로 시사하여 주고 있다. 반면 시민참여단의 높은 참여 

만족도는 숙의 환경 제공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론화 절차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자, 환경, 이해관계자와의 접

촉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공론화 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상의 요소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은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과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특히, 친원전측과 반원전측 모두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제기되었던 점은 

공론화 진행 과정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진행 이후 단계에서는 공론화 결과물이 정책과정에 반영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결과에 관한 활용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나 결

과를 권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참여자와 주관자 그리고 주문자가 모두 동의하는 결과 권고방식이 

사전에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공론화 전체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결정 또는 권고 형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며, 정부가 공론화 결과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공론화의 결과는 그 자체로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다(Blacksher et al., 2012; Fishkin, 1991). 

숙의결과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당시의 사회적 요구는 공론화 결과가 즉각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기를 원하였으

며, 이러한 요구는 그대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수용과 정책화는 일부 언론의 상당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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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러왔다. 따라서 공론화 설계과정에서 공론화 결정형태 및 정부의 수용 여부에 대한 사전 설

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론화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이슈들을 언론보도에 기반하여 도출하

였다. 공론화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관심사들을 분석하여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

한 공론화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제적 가치를 지닌다. 본 연

구를 통해 공론화 설계 관련 이론적, 학문적 이슈들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

은 이슈들을 신고리 5･6호기 사례를 사회적 요구로 확인하고, 제언함으로써 향후 공론화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에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의 이슈를 분석하고 사회적 요

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작용하였다는 점에도 한계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공론화 과정 참여자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등의 연구로 주관성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공론화와 

관련한 후속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교차 타당화(cross validation)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

론화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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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Social Issues in the Process of Public Consultation of 
Nuclear Power Plant: Application of Topic-Modeling Technique

Eunyung Cho, Junseop Shim & Kwanggu Kim

Recently,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through public consultation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spreading. Despite the high interest 

in public consultation, only a few studies have examined how social issues and discussions 

on the policy issues are changed through the public consultation.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the topics of social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public consultation using 

topic-modeling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Shin-Gori nuclear plant. For this, it 

analyzed newspaper articles reported before, during, and after the public consultation, 

respectively. Before public consulta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cess of selecting agenda,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process were identified as primary topics. During the 

public consultation, deliberation, neutrality, and fairness were drawn as major topic. Finally, 

In the post public consultation phase, the acceptance of decisions and the nature of public 

consultation were derived as the main topics. Drawing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consultation.

Key words: public consultation, Shin-Gori nuclear power plant, social issues, topic modeling


